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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Japanese Perception of DPRK and Its Implications for ROK-Japan Relation
일본의 대북한 인식과 한일관계*
                                                          키미야 타다시(동경대학)

머릿 말
 일본의 대북한 인식이 극도로 악화되고 대북한 강경론이 대두 해 온 것은 최근 4~5년의 일관된 경향이다. 2002년 9월 북일정상회담에서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스스로 인정한 납치, 그리고 그 직후에 드러난 계속된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의혹, 게다가 북한의 핵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6자회담이　순조롭게 진행되지 않았다는 것, 그리고 최근의 2006년 7월의 미사일발사, 10월의 핵실험 단행 등을 고려한다면 어떤 의미에서 당연한 귀결이라고도 볼 수 있을지 모른다. 과거에는 어떻게 하면 북한의 행동양식을 바꿀 수 있는가, 미국의 부시정권이 최근까지 추구해 온 강경론이 유효한지, 아니면 한국의 김대중 정권과 노무현 정권이 선택한 포용정책이 유효한지, 또한 일본은 어떤 정책을 선택해야만 할 것인가를 둘러싸고 다양한 논의가 전개되어 왔으나 북한의 미사일발사와 핵실험실시는 그 정책과 결과와의 인과관계에 관한 검증없이 결과적으로 대북한 강경론을 보강해 주는 것만은 틀림없다.

 그런데 넓은 시야에서 생각해 본다면 대북한 강경론이 더 강해질 수 밖에 없다고만 보기 어려울지 모른다. 우선, 한국에서는 이전 보다 대북한 “유화” 정책에 대한 비판이 높아지고, 노무현 정권의 대북한 정책은 물론, 김대중 정권의 대북한 포용정책의 방향자체가 잘못되었다는 비판이 제기되기까지 되었다. 그러나 아직까지 포용정책의 목표 그 자체에 대한 지지는 여전히 높고 북한의 미사일 발사나 핵실험 실시 이후 고여지도


























































































































노무현 정권의 대북한 정책은 약간의 동요가 없었던 것은 아니나, 결과적으로는 정책의 계속성을 더 중시했다. 김대중 대통령에 의한 “햇볕정책은 남북간에 분명히 성공했고, 더 성공할 수 있는데 북미관계 때문에 못했다는 것은 다 아는 사실
”라는 주장은 상당한 정도 한국의 국내 여론에서도 공유된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
. 

 다음으로 미국에서 북핵 문제가 2006년 중간선거 결과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는가에 대해 명확한 것은 아니었으나, 이라크 문제를 비롯한 부시 정권의 외교정책 전반에 대한 비판이 높아 진 것은 사실이다. 북핵 문제에 관해서도 북미 직접대화를 거부해 “무시” 정책을 선택한 부시 정권의 “무책”이 결과적으로 북한에게 핵개발의 구실과 시간적 여유를 준 것은 아닌가, 따라서 종래부터 거부해 온 북미 직접대화를 열어야만 하는 것인지 하는 비판이 높아 졌다. 물론 “무시=강경, 관여=온건”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북미 직접대화를 주장하는 야당 민주당 내에서는 오히려 부시정권이 부인하는 북한에 대한 군사 옵션까지도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바 있다
. 또한 부시 정권의 대북한 인식이 일본과 크게 다른 것은 미국의 위협은 북한의 핵 보유 그 자체에 있는 것은 아니라 북핵으로 인한 핵확산에 있다는 점이다.
　그래서 부시정권의 대북한 정책이 크리스터파 힐(Chirsitpher Hill) 6자회담 대표를 중심으로 2007년2월 6자회담에서 초기단계조치에 관한 합의를 계기로 북한과의 협상에 적극적으로 임함으로써 북한이 바라는 북미수교를 포함한 북미관계개선 가능성까지 고려할 만큼 크게 달라지는 양상을 나타나게 되었다. 물론 북한은 BDA문제로 인한 자금동결 해제가 완전히 이행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원자로 정지라는 초기단계조치 약속을 이행하지 않고 있어서 문제는 장기화되는 조짐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다시 타협이 원점에 돌아가로 말았는지 모르나 부시행정부의 대북한 정책이 이유는 어떠든가 초기이 “무시”정책 또는 “압박”정책으로부터 협상정책으로 변용되었다는 것만은 확실하다.  
 그런데 일본의 아베정권은 납치문제 “해결”을 정권의 최우선과제로 삼았던 만큼 북핵문제를 둘러싼 국제환경이 이만큼 바꿨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인권법을 제정함으로써 북한에 대한 강경일변도 노선에 매진하고 있는 것 같다. 그런데 미국에서도 과연 아베정권에 제시하는 납치문제 “해결”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애매하다는 의문도 제기되게 되었다. 

이와 같이 일본 국내에서는 일본사회의 대북한 인식의 변화는 북한의 선택에 따른 당연한 귀결인 것 처럼 느껴질지 모르나 반드시 그렇다고는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일본의 대북한 인식을 다음의 두가지 의미로 상대화함으로써 볼 필요가 있다. 첫째, 역사적인 중장기의 조류 속에서 평가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둘째, 다른 국가와의 비교, 특히 한국과의 비교라는 문제에 관해서는 일본의 대북한 인식과 대(남)한 인식과의 상관관계라는 문제와 일본의 대북한 인식과 한국의 대북한 인식과의 비교라는 두가지 문제가 포함된다. 이 글은 이와 같은 두가지 의미에서 일본 정부와 사회의 대북한 인식을 재검토해 보기로 한다.
1 일본의 대북한 인식을 형성하는 요인

 우선, 일본의 대북한 인식을 형성하는 요인에 대해 검토해 보기로 하자. 이것은 일본의 대(남)한인식을 형성하는 요인과 비슷한 다음의 세가지 구조적 요인라고 볼 수 있다.

1 지정학적 조건

2 탈식민지화

3 냉전 (단, 냉전이 종언한 것을 생각하면 냉전은 가변적인 것이고, 반드시 구조적인 요인이라고는 할 수 없을지도 모른다.)

 한반도가 처한 지정학적 조건을 생각한다면 일본에 있어서, 한반도에 어떤 국가, 정권이 성립하는지는 중요한 문제이다. 특히 한반도에서 일본과 적대하는 “반일”적인 (反日)정권이 성립되는 것은 직접적으로 일본의 안보를 위협하는 것이다. 19세기 말부터 20세기 초에 일본이 한반도를 식민지로 지배하게 된 정치적 의도는 한반도에서 친중(親中) 혹은 친러(親露)적 즉, “반일”적 정권이 성립되는 것을 막느라고 조선에 대한 내정간섭을 에스컬레이트한 결과이었다고 볼 수 있다
. 

전후, 한반도에서 냉전의 시작과 더불어 38도선에 의한 한반도의 남북분단으로 인해 일본의 “방위선”은 38도선이 되어, 한국이 “친일”적이라고 할 수는 없으나 일본의 “반공의 보루”가 되었기 때문에 북한을 안보상의 직접적 위협으로 느낄 필요는 없었다. 단지, 1950년대와 60년대, 한국이 북한에 비해 국력이 열세하고 정치적으로도 불안정했던 시기에는 한국이 북한에 의해 흡수됨으로써 한반도가 “적화통일”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위기위식이 있었으며, 그것이 “부산 적기론(釜山赤旗論)
” (한반도가 적화통일되는 것은 일본의 안보에 위협이 되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 막아야만 한다는 논의) 이란 말로서 나타났던 것이다.

 그러나, 한국의 경제발전과 정치적 민주화로 인해 북한에 대한 한국의 체제우위가 공고화해짐에 따라, 특히 80년대이후 북한은 일본으로서 그만큼 사활적인 중요성을 가진 위협대상이라고는 생각할 수 없게 되었다. 바꿔 말하면, 북한은 일본으로부터 보면 주변적인 존재에 지나지 않게 된 것을 의미한다. 그 대신 지금까지 냉전의 그림자에 숨어있던 또 다른 하나의 과제가 부상하게 된다. 이것은 북일수교이다. 1965년 한일수교가 성립되어 한국과 일본의 사이에서 탈식민지화를 둘러싼 주요한 법적문제는 해결되었으나 당시 일본정부가 한국의 비판을 받으면서도 유보한 것처럼 38도선 이북의 북한과 일본 사이에는 탈식민지화를 둘러싼 법적 문제들은 아무것도 해결되지 못해 왔다. 이것은 냉전 하에서 한반도에서의 유일한 정통성을 둘러싸고 북한과의 사이에서 배타적으로 싸우는 한국의 존재가 북일관계에 있어서는 큰 장해가 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냉전이 종식되어 북한에 대한 한국의 체제우위가 불가역적으로 정착되는 가운데 북일관계의 진전에 대한 저해요인이 제거됨으로써 탈식민지화를 둘러싼 북일 간의 협상이 시작되었다. 이것이 1991년 개시되어 현재까지 16년이상, 다시 말하면 한일수교 협상 보다 더 긴 시간이 걸리는 셈인 북일수교 협상의 발단이었다. 

이상 90년대 초반까지 일본의 대북한 인식을 형성한 구조적 요인에 관해 고찰해 봤다. 그러나 이러한 일본의 대북한 인식에 큰 수정을 강요하는 새로운 요인이 “등장” 혹은 “재등장”하게 된다. 이것이 핵미사일 문제, 그리고 주로 70년대 후반에 북한이 저지렀던 일본인 납치사건을 김정일 국방위원장 자신이 인정했다는 것이다. 이 두개의 요인은 전혀 별개의 문제이었으나 실제로는 서로 증폭되고 하나의 대북한 이미지를 일본사회에 심어주는데 영향를 크게 미쳤다. 이것은 “납치와 같은 범죄를 정부가 주도해 저지른” 북한과 같은 국가가 “핵무기와 탄도 미사일을 보유하는 것”은 일본의 안보에 있어서 상당한 위협이 될 수 밖에 없다는 이미지이다. 

군사적 위협에는 의도와 능력이라는 두 가지 측면이 있다. 북한의 경우 납치와 같은 범죄행위를 아무렇지도 않게 실시했던 국가이며, 무엇을 저지를지 모르는 “무섭고 기이한 나라”라는 이미지가 자리잡고 있다. 이에 더 붙여 통상병력 및 그것을 뒷받침하는 경제력 등의 국력으로 보자면, 북한은 도저히 일본으로서 군사적 위협이 될 수 없는 국가이었으나 핵무기라는 일본이 갖고 있지 않는 무기 또한 “유일한 피폭국”으로서 과민하게 반응할 수 밖에 없는 무기를 보유했으며 나아가 정확도는 떨어질지 모르나 적어도 일본열도를 사정거리에 넣을 수 있는 탄도 미사일까지 핵무기 운반수단으로 보유하고 있다는 점에서 능력이란 측면에서도 군사적 위협 대상으로 현실성을 띠기 시작되었다. 이와 같이 의도와 능력을 겸비했다는 의미에서 전후 일본에서 가장 중대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군사적 위협이 갑자기 눈앞에 나타났다는 셈이다.

2 일본의 대북한 인식의 추이 : 대(남)한 인식과의 관련을 중심으로

 다음으로 일본의 대북한 인식의 추이를 특히, 일본의 대(남)한 인식과의 상관관계라는  관점에서 명확히 하고자 한다. 그리고 그러한 중장기적 조류 속에서 현재 일본의 대북한 인식을 평가하고자 한다.

① 1950년대 : 한일협상의 정체와 대북한 이미지의 상대적 우위

 일본 자민당 정부는 냉전체제 속에서 한국에 대해서는 친근한 자세, 북한에 대해서는 적대적 혹은 거리를 둔 자세를 취해 왔다. 그러나 한일관계가 탈식민지화 과제에 기인해 긴장상태에 놓여있던 50년대에는 오히려 북한은 탈식민지화 과제에 관해서 한국보다 유연하고 타협적인 자세를 보여 주었다. 또한, 일본에서도 일본에 있어서의 탈식민지화 과제(재일 조선인 문제)가 냉전체제에 대한 대응이란 과제에 못지않게 중요했으며 50년대 말부터 60년대 초반에 걸쳐 약 9만 명의 재일 조선인 및 그 가족들을 북한에 “귀국”시키는 사업이 벌어지게 되었다. 그것은 적십자라는 “민간” 조직을 창구로 한 것이었으나 실질적으로는 북일정부간 협상에 의해 벌어진 것이었다. 북한의 정치적 의도는 한일협상에 쐐기를 박고 북일수교 협상까지도 시야에 넣은 데 반해 일본정부는 수교협상 만큼 깊이 관여하고자 하는 의욕을 가지고 있지 않았던 것이다
.

 그렇지만 일본사회에서는 동시대의 대(남)한 이미지가 이승만정권에 의한 “평화선” 일방적 선포와 “평화선” 침범 어선에 대한 나포 등에 의해 극도로 악화되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의 “반사이익”을 받고 있었던 것, 그리고 특히 일본의 지식인 사회 속에서 마르크시즘의 영향력이 상당히 강한 시대였던 것에 힘 입어 대북한 이미지는 오늘날에 비춰 생각해 볼 때 상상할 수 없는 맡큼 양호했다.

② 1960년대 : 한일수교와 대북한 인식의 “봉쇄”
 1960년대에 들어 한일 양국정부 간에 탈식민지화에 관한 과제 보다 냉전체제 하에 반공진영의 결속 강화라는 과제가 보다 급선무이 되었다, 혹은 이 두 과제를 양립 시키는 관계로 변화시켜 갈 필요가 있다라는 인식이 공유되게 되었다. 그 결과 한일관계를 이간시키려는 북한의 노력은 헛수고가 되고 말았다. 이 시기, 1962년 12월 13일 북한은 한일회담의 진전을 견제하는 의미에서 남북한과 일본의 3자회담을 제안한 적도 있었으나 이러한 제안은 그만큼 현실적인 것은 아니었다
. 이와 같이 한일관계와 북일관계는 양립하기 어려운 상호 배타적 관계가 뿌리 박았다.

 일본사회 일각에서는 한일수교와 일본의 대(남)한 경제협력은 한반도의 냉전에 일본이 휘말림으로써 “일본의 평화가 빼앗긴다” 라는 비판적 인식이 만만치 않았다. 따라서 50년대부터 지속된 대북한 이미지의 상대적 우위라는 상황이 잔존했던 것도 있어서 대(남)한 이미지가 극적으로 호전되었다고는 보기 어렵다. 단지, 60년대 말쯤이 되면 한국의 경제발전에 대한 평가가 높아짐으로 50년대는 보수정계 사이에서 조차 그다지 좋지 않았던 대(남)한 이미지가 호전되었다고 하는 점도 간과해서는 안 된다.

③ 1970년대 : 남북대화가 일본의 대북한 이미지에 미친 영향
 70년대가 되어 65년에 성립한 한일관계와 북일관계와의 상호배타적 관계구도에 변화를 강요할 가능성이 있는 큰 조건 변화가 생겼다. 하나는 미중 화해와 거기에 따르는 미국의 대한반도 정책의 변용이었으며, 또 다른 하나는 남북대화의 시작이었다. 일본정부는 일본을 우회한 미국의 대중접근에 대해 한편으로는 배신감을 느끼면서도 일본 자신도 빠른 시일 안에 중국과의 수교를 선택하면서 동북아 국제정치의 변화에 순응했다. 한국정부도 한편으로는 이에 순응하는 형태로 북한 당국과의 사이에서 남북대화를 시작했다. 한반도의 남북대결을 배후에서 뒷받침한 미중 대결 구도가 화해 방향으로 변화되는 새로운 상황에 직면해 대결 일변도였던 남북 간에서 대화가 시작된 것은 일본의 대한반도 정책에 관해서도 새로운 가능성 즉, 북일관계의 진전 가능성이 열리기 시작했다고 볼 수 있다. 실제로 일본 자민당 내에서도 한일수교  다음으로 북일수교를 이룩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었다고 한다
. 또한 단순히 사회당과 공산당 등의 좌익 뿐만이 아니라, 우익 중에서도 조총련 등을 통해 북한과의 접촉을 시도하는 움직임을 볼 수 있게 되었다
.

그러나 이와 같은 움직임이 정착되었다고는 보기는 어려웠다. 첫번째, 한국은 여전히 북일 접근을 경계하고 있었다. 특히, 남북한 관계는 “대화 없는 대결에서 대화가 있는 대결
”로 변화한 것 뿐이었으며, 남북한 간에서 한국의 우위를 굳히기 위해서도 일본은 한국에 대한 지지와 지원을 한층 더 명확하게 해야만 했으며, 따라서 안이하게 북일관계 접근을 허용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이 그 이유었다. 두 번째는 일본정부에서도 단순한 긴장 완화만은 아니라 베트남 전쟁으로부터의 미군 철수와 그에 따른 베트남 공산화 통일, 더 나아가서는 주한미군의 삭감 및 철수 움직임 등, 너무 급격한 정세의 유동화에 따른 미국의 동아시아 정책에 대한 위구심을 한국정부와의 사이에서 공유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그 결과 미중화해라는 대국간의 관계변화는 뿌리내렸으나 남북대화는 좌절을 피할 수 없게 되어 한반도에서의 남북화해는 여전히 가망없는 상황이었다. 또한 북일수교를 향한 움직임도 그다지 가시화되지 않은 채 사라지고 말았다.

 또한, 70년대 한일 간에 한국KCIA(중앙정보부)에의한 김대중 납치사건, 재일한국인 문세광에 의한 박정희 대통령 암살 미수 사건 등의 사건들이 발생했으며 “한국으로부터의 통신
” 등에 의해 한국의 유신체제 하에서의 인권탄압이 일본에서도 대대적으로 소개되어 그에 대한 비판이 고조되었다. 그래서 이에 대한 반사 작용으로 여전히 북한에 대한 “호감도”가 일본의 지식사회 등에서 남아 있었던 것은 부인할 수 없다. 그러나 점차 남북 간의 힘 관계가 특히 경제력을 중심으로 남한으로 유리하게 역전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라는 인식이 일본사회에서도 뿌리 내리기 시작되었다. 또한 일본사회에서는 이데올로기에 의한 배타적 대(남)한 인식과 대북한 인식과의 관계를 지양하려는, 예를 들면, 인권과 같은 보편적 가치규범을 근거로 남북한을 “공평”하게 인식 해야 한다는 “새로운” 인식도 싹트기 시작했다.

④ 1980년대 : 한국의 체제 우위와 대(남)한 인식의 압도적 우위

 1980년대가 되어 북일관계에서는 가시적 진전을 거의 찾아 볼 수 없게 되었다. 게다가 주로 남북 간에 일어난 북한에 의한 테러사건(83년 10월 버마에서의 북한 공작원에 의한 전두환대통령 암살 미수사건, 87년 11월 북한 공작원에 의한 대한항공기 폭파사건 등)으로 인해 일본국내에서는 북한에 대한 이미지가 너무나 악화되었다. 또한 70년대까지 만해도 북한사회의 실상이 폭로되지 않았으며 그다지 “이상한 사회”라는 인상을 심어주지 않고 있다가 80년대에 들어 북한체제가 북한정부의 보기 좋은 구호와는 정반대로 자유가 없는 것은 물론 비교적으로 잘 보장되어 있을 줄 알려졌던 사회권마저도 잘 보장되지 않는다는 의미에서 너무나 비참하고 낙후된 사회라는 “사실”이 밝혀 졌다. 이 시기의 특징은 그 이전까지 각 영역(경제력, 외교관계 등)을 종합해 봤을 때 길항하고 있었던 남북한의 힘 관계가 한국에게 크게 우위적인 형태로 바꿨다는 점이다. 이것은 70년대까지의 대(남)한 인식과 대북한 인식의 길항적 구도를 한국에 대한 호의적 인식의 압도적 우위라는 구도로 바꾸게 된 원인이기도 한다.

 한편으로, 한국의 경제발전과 민주화에 수반된 정치경제 체제의 우위 확립으로 인해 한국의 외교정책에도 커다란 변화가 나타났다. 이것이 북방외교의 전개이었으며 88년 7•7 선언에서 북한과 미일을 비롯한 한국의 동맹국가들과의 관계개선에 대해 한국은 지원할 용의가 있다는 자세를 표명하게 되었다. 따라서 이론적으로는 종래의 대(남)한 인식과 대북한 인식의 상호배타적 관계가 전환될 가능성이 일본정부에서도 열리게 되었다.

 다만 북방외교는 북한과의 관계개선을 한국 주도하에 추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느라고 북한을 고립화시키는 결과를 가져 오게 마련이었다. 따라서 실직적으로 김영삼 정권기까지는 북일관계의 진전이 남북관계의 진전 보다 앞서 가지 않도록 견제한다는 구도가 지속되어 왔다. 또한 일본에서도 70년대 적지않게 볼 수 있었던 북일관계 개선의 움직임은 80년대에 들어서면서 거의 찾아 보기 힘들게 되었다. 이것은 북한의 경제적 정체로 인해 일본으로서도 북일관계 개선이 가져 올 경제적 이익을 그다지 기대하지 않게 되었다는 사정도 적지 않게 작용했기 때문이다.

⑤ 1990년대이후 : 대(남)한 관계과 대북한 관계와의 양립가능성과 그 “역류”
 1990년대는 그 이전과는 전혀 다른 형태로 일본정부와 사회의 대북한 인식에 새로운 가능성이 열리게 되었다. 냉전 종식으로 인해 그때까지 봉쇄되어 왔던 한국과 중소와의 수교가 성사되었으며 남북관계가 “적대”로부터 “평화공존”을 지향하는 것으로 한국은 북일관계의 진전을 방해하기는커녕 오히려 환영하기에 이르게 되었다. 바꿔 말하면, 대(남)한 인식과 대북한 인식이 상호 보완적 관계가 될 가능성이 열리게 되었다. 실제로 그러한 구도를 배경으로 북일수교 협상이 열리게 되었다. 

 그러나 앞서 논의한 바와 같이 그러한 가능성은 현실에서는 역전된 결과로 나타났다.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과 일본인 납치사건에 기인한 일본국내의 대북 강경론의 대두는 북일수교를 진전시키려는 고이즈미총리의 “과감한 시도” 조차도 좌절시키고 말았다. 또한, “한류”에 의한 대한인식 호전을 볼 수 있었으나 그 열기가 시들자 영토문제 등으로 기인한 노무현 정권의 대일 “강경” 정책으로의 “전환”에 대한 반발과 더불어 일본국내의 대북한 강경론은 북한에 대한 “유화” 정책을 고집하는 노무현 정권, 나아가 그것을 뒷받침하는 한국사회에 대한 이미지 악화로 나타났다. 실제로 일본정부의 외교에 관한 여론조사 그림 1에 따르면 한국에 대한 친밀도를 느끼는 사람들이나 현제 한일관계를 양호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의 비율이 2004년을 경계로 또한 한국에 대해 친근감을 느끼는 사람들의 비율은 2005년을 계기로 각각 그때까지의 증가 추세가 반전되어 매우 격감한 결과로 나타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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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지금까지 일본정부나 사회의 대북한 인식의 추이를 시기별로 특히 대한(남한)인식과의 관련을 중심으로 살펴 봤는데 이것을 정리하면 다음의 표1과 같다. 

표1   시기별 일본 정부나 사회의 대북한 인식과 대(남)한 인식

	시기
	주체
	대북한 인식
	대한(남한)인식
	양자 관계

	1950년대
	정부
	　△
	　△
	상호 배타적

	
	사회
	　○
	　×
	상호 배타적

	1960년대
	정부
	　×
	　○
	상호 배타적

	
	사회
	　△
	　×
	상호 배타적

	1970년대
	정부
	　△
	　○
	상호 배타적

	
	사회
	　△
	　△・×
	상호 배타적 또는 상호 보완적 가능성 맹아

	1980년대
	정부
	　×
	　○
	상호 배타적

	
	사회
	　×
	　○
	상호 배타적

	1990년대
	정부
	　△→×
	　○→？
	상호 보완적 또는 상호 상쇄적 가능성

	
	사회
	　△→××
	　○→？
	상호 보완적 또는 상호 상쇄적 가능성


○는 상대적으로 양호, ×는 상대적으로 악화, △는 어느쪽이라 말하기 힘듦

표1에서 냉전기는 일본 정부나 사회의 대(남)한 인식과 대북한 인식과의 사이에는 상호 배타적 관계가 공고히 정착되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냉전 체제가 어느 한쪽 이데올러기의 우월성을 배타적으로 주장하는 상황에서는 남북한 어느쪽을 지지하느냐 하는 선택을 강요할 수 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정권을 잡았던 보수세력이 주로는 한국을 지지하는 데 반해 반대세력이 북한을 지지해 왔던 셈이다. 그런데 문제는 탈냉전기에 들어 지금까지 북일관계 접근을 방해해 온 한국정부가 기본적으로는 북일관계 접근에 대해 호의적 태도를 보여 줬음에도 불구하고 거꾸로 북일관계는 진전되기는 커녕 악화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는 데에 있다. 따라서 지금까지 일본정부나 사회의 대북인식과 대(남)한 인식이 상호 보완적으로 좋아 진 경우는 역사적으로 찾아 보기 어려운 것이 지금의 현실이다.

3 최근의 일본사회의 대북한 인식

한정된 범위이지만 일본사회에서의 대북한인식의 변화를 북한에 대한 관심사항에 따라 본다면 다음의 그림3과 같다. 사건의 발생 등에 의해 중점이 되는 관심사항의 변천을 볼 수 있으나 역시 납치문제에 대한 높은 관심이 지속적으로 계속된다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놀라운 일이다. 물론 여기서는 매스컴에서 납치 피해자의 가족들의 노출도가 크게 관련되어 있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으나 이에 못지않게 이 문제의 심각성을 잘 나타내고 있다. 가령 어떠한 이데올로기적 입장을 취한다 하더라도 인권문제로서 도저히 용납될 수 없는 문제인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며 다른 어떤 문제보다 강렬하게 일본사회의 대북한 인식을 “지배”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
. 
 그 밖에 특징적인 변화는 2000년에는 50% 정도였던 남북문제에 대한 관심이 그 후 급감했으나 이것은 남북관계의 진전에 대한 일본사회의 “냉담한 시선”을 나타내고 있다. 또한 이와 비슷하게 2002년에는 고조된 북일수교 협상에 대한 관심도 다음 해에는 급감했다. 납치문제, 핵미사일문제, 정치체제에 대한 관심 등 대북한 강경론으로 연결되기 쉬운 관심사항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졌는데 반해 남북문제, 북일수교 협상 등, 대북한 인식의 “개선”으로 이어지기 쉬운 관심사항에 대한 관심도는 급감했는 것을 알 수 있다.

	표2 북한에 대한 관심사항
	(%)
	
	
	
	
	

	년
	2000
	2002
	2003
	2004
	2005
	2006

	납치 문제
	68.6 
	83.4 
	90.1 
	88.3 
	87.6 
	86.7

	핵 문제
	39.3 
	49.2 
	66.3 
	56.6 
	63.9 
	79.5

	미사일 문제
	52.1 
	43.7 
	61.1 
	56.2 
	52.2 
	71.5

	정치 체제
	35.8 
	34.6 
	48.7 
	42.2 
	46.3 
	44.5

	식량 지원
	50.5 
	37.6 
	42.4 
	47.1 
	41.2 
	35.7

	불심선 문제
	　
	59.5 
	58.7 
	43.1 
	38.7 
	43.8

	마약밀수 등 불법행위
	　
	　
	45.0 
	36.5 
	36.3 
	46.0

	북일 수교 협상
	34.4 
	37.0 
	34.6 
	35.0 
	33.0 
	30.3

	남북한 문제
	47.9 
	27.7 
	29.5 
	24.7 
	22.2 
	22.9

	소위 “과거 청산”
	24.6 
	21.8 
	20.7 
	16.9 
	21.0 
	18.6

	일본인 배우자의 고향 방문
	35.7 
	22.0 
	27.3 
	18.2 
	18.5 
	18.8

	탈북자 문제
	17.4 
	17.0 
	24.9 
	21.1 
	16.9 
	20.7

	무역 등 경제 교류
	18.6 
	8.5 
	8.8 
	8.5 
	9.2 
	11.7

	체육 교류
	9.0 
	7.4 
	5.9 
	4.9 
	7.6 
	7.3

	문화 교류
	9.7 
	8.0 
	6.1 
	5.2 
	6.2 
	6.3

	관광
	8.1 
	5.2 
	5.2 
	4.5 
	5.2 
	5.4

	기타
	0.4 
	0.4 
	0.6 
	0.4 
	0.6 
	0.9

	별로 업사
	　
	4.9 
	2.5 
	2.8 
	3.6 
	2.9

	모른다
	0.5 
	1.0 
	0.9 
	1.2 
	0.6 
	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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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북한의 미사일발사, 핵 실험에 관한 한일사회의 인식괴리
 지금까지는 주로 일본 정부나 사회의 대(남)한 인식과의 관련에 촛점을 맞춰 일본정부나 사회의 대북한 인식을 분석했다. 다음으로 이와 같은 일본정부나 사회의 대북한 인식이 기타 국가들 특히 한국의 대북한 인식과 어떠한 공통점 내지 어떠한 괴리를 보여 주었는지 고찰하기로 한다. 

2006년 7월 북한의 미사일발사, 그리고 10월의 핵실험 실시가 일본사회의 대북한 인식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가에 대해서는 요미우리 신문사가 실시한 다음과 같은 여론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알아 볼 수 있다. 먼저 일본사회에서 북한을 위협이라고 느끼는 국민들의 비중은 대단히 높다. 2006년 6월에 실시되었던 여론조사에 따르면 65.3%가 북한을 위협대상으로 꼽고 있다. 이 조사는 7월 북한의 미사일 발사 이전 일이었는데 그 이후 미사일 발사 또한 10월 핵실험 실시는 북한의 군사적 위협에 대한 인식을 고조시키고 말았다. 여론조사에 따르면 미사일 발사 직후 또한 핵 실험 직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각각 76.8%, 81.3%의 국민들이 북한에 대해 느낀 위협감이 높아졌다고 대답했다
. 그래서 미사일 발사와 핵실험에 대응하기 위해 미사일 방위(MD:Missile Defense) 시스템을 정비해야 한다는 경해가 60%를 넘었으며
 북핵문제가 심각해지기 전에 일본국내에서는 MD에 대해 비판들이 오히려 많았다는 것을 생각하면 MD에 관한 국내여론이 북핵문제 격화로 인해 완전히 바꿨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적(敵) 기지 공격능력을 보유해야 하느냐 하는 질문에 대해서는 보유해야 한다는 대답은 한 40%에 그치고 있어서
 과반수를 넘지 못한 바와 같이 군사적 위협감을 나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적기지 공격능력과 같은 극단적 대항에 대해서는 신중한 자세를 견지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일본사회로서는 북핵이 물리적인 의미에서의 군사적 위협이라기 보다 심리적인 의미에서의 군사적 위협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을 보여 주는 것이다. 

이와 같이 북한 미사일과 북핵은 일본사회로서는 대단히 커다란 위협을 주었다는 것은 틀림없다. 그런데 북한의 군사적 위협이라는 측면에서는 일본뿐만 아니라 한국도 비슷한 위치에 있다고 본다. 따라서 북핵 문제에 관한 한일 양국 사회의 반응을 비교해 보기로 한다. 다만 유감스럽지만 북한 핵실험 직후의 한국사회의 반응에 관해 일본의 조사와 비교가능한 항목에 따른 조사를 이용하지 못했기 때문에 북핵에 대한 한국사회의 인식은 미사일 발사 직전의 조사에 따른 것이었으며 일본사회의 인식은 미사일 발사 직후의 조사에 따른 것이었다. 일본의 조사결과와 한국의 조사결과를 비교해 보면 다음과 같은 흥미로운 결과를 찾아 볼 수 있다. 

첫째로 북한의 탄도 미사일 보유나 핵 개발에 대해 일본에서는 매우 위협을 느끼는 사람이 55.3%, 다소 위협을 느끼는 사람이 31.8%인 반면 한국에서는 매우 위협을 느끼는 사람이 13.6%에 불과하며 다소 위협을 느끼는 사람이 45.8%를 합해도 위협을 느끼는 사람은 60%를 넘지는 못했으며 40%인 사람들은 위협을 느끼지 않다는 결과가 나왔다
.　북핵에 관해 위협을 느끼는 감도 자체에 관한 괴리를 한일양국 사이에서 볼 수 있다. 북핵을 둘러싼 군사적 환경을 비교해 볼 때 주위 국가들 중에서 한일양국이 가장 유사점이 많을 줄 안다. 미국 중국 러시아는 모두 핵 보유국이며 나름대로 핵 억지력을 스스로 가지고 있다. 따라서 북핵를 위험시하는 이유도 테러집단이나 테러국가들에 대한 핵확산이고 또한 동북아 각국 즉 일본 한국 대만 등을 포함한 핵확산을 꼽고 있다. 그러나 한일양국으로서는 북핵 자체가 직접적 군사위협이 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북핵이 가져 온 위협은 유사하다고 봐도 타당하다. 그런데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일본사회가 가지고 있는 위협감에 비해 한국사회가 가지고 있는 위협감은 너무 낮다. 

둘째로, 북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에 관해서도 한일양국 사회는 대단히 대조적이다. 같은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일본에서는 북한에 대해 압력을 가해야 한다는 사람이 56.7%이며 대화를 중시해야 한다는 사람 24.2%의 두배 이상이었는데 반해 한국에서는 거꾸로 대화로 해결해야 한다는 사람이 66.3%로 압력을 가해야 한다는 사람 20.0%의 세배를 넘었다
. 물론 이것은 어디까지나 상대적인 것이며 압력 대화 양쪽 다 필요하다는 것이 한일 양국의 대다수 사람들의 견해라고 본다. 그러나 이 결과는 한국에서는 대화로 해결할 수 있다는 확신이 강하다라고 보기 보다 압력을 가함으로써 나타날지 모르는 군사적 긴장고조를 경계하는데 그 이유를 찾을 수 있다. 또는 일본에서는 북한에 대한 압력이 유효하다는 확신 보다 납치문제를 비롯해 북한에 대한 불신이 매우 깊기 때문에 대화라는 방법이 유효하지 않을 뿐 더러 결국 북한에 당할 수 밖에 없다는 데 그 이유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2007년 2월 6자회담에서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공동문서가 채택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기대하기 어렵다는 사람이 79%를 넘는 만큼 매우 비관적이며 한국내의 여론과는 매우 대조적이다
. 따라서 사실은 북핵문제에 관해서는 당초 한국과 일본은 주로는 북미 양쪽 사이에서 북미 직접대화를 조용했다는 의미에서 이해관계가 상대적으로 일치했었으나 점차 6자회담에서도 북한에 대해 가장 유화적인 한국과 가장 강경적인 일본이라는 구도로서 나타나게 되었다. 

셋째로 북핵으로 인한 긴장 고조를 가져다준 책임을 주로 져야 하는 행위자로서는 일본에서는 거의 전면적으로 북한을 꼽는데 반해 한국에서는 미국을 꼽는 사람이 43%이며 북한을 꼽는 사람 37% 보다 더 많다는 결과가 나온다
. 이것은 북핵문제의 원인이나 해결책을 둘러싼 한일 양국의 입장 차이를 반영하는 것 뿐만 아니라 미일관계나 한미관계의 현재를 반영하는 결과이기도 하다. 다만 이와 같은 구도는 부시행정부의 대북한 정책의 변화와 한미FTA 체결로 인해 다라지고 있다고 봐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이 한일양국 사이에서는 북핵문제에 관해 상대적으로 이해관계가 일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원인이나 해결책 등에 관해 큰 괴리가 벌어졌다. 이것을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는가? 또한 접근시키는 것이 얼마만큼 가능한가? 

5 북한 문제를 둘러싼 한일관계 역학

한일 양국 정부나 사회에서 북한의 핵 보유 저지라는 목적을 공유했음에도 불구하고 한일 양국정부의 대응은 대조적일 뿐더러 양국 사회의 대북한 인식도 매우 괴리되고 있다. 그 이유는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 

첫째로, 한일 양국의 정권의 차이를 지적할 수 있다. 한일양국에서 각각 선택 가능하고 허용범위 안에 가장 극단적인 정권이 선택되었다는 점이다. 일본의 아베정권과 한국의 노무현 정권과는 여러가지 면에서 매우 대조적이다. 아베정권은 “전후 정치 레짐(regime)으로부터의 탈각”을 들고 전후정치를 뒷받침해 왔던 교육기본법을 개정해 “애국심 교육”을 강조하며 나아가 개헌을 위한 구체적 행동도 시작한 바와 같이 그 이전의 어느 정권 보다 이데올로기적으로 “우파”적이다. 그런데 노무현 정권은 그 이데올로기적 경향을 즉단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으나 그래도 역대 정권과 비교해 볼 때 대북한 정책, 외교정책, 경제정책 등에 관해서 상대적이나마 이데올로기적으로는 “좌파”에 경사한 정권이라고 평가된다. 이와 같은 정권 차원의 괴리가 대북한 정책 또한 한일양국 사회의 대응에 관한 괴리를 귀결시켰다고 볼 수 있다. 다만 정권 차원의 차이에 불과한다면 예상되는 한일양국에서의 정권교체에 따라 한일관계의 괴리는 즐어들 것이 예상된다. 

그런데 과연 이것이 옳바른 해석인가? 물론 정권교체에 따라 대북한 정책이나 인식을 둘러싼 한일간의 갈등은 어느정도까지는 줄어 들 것이 예상된다. 다만 문제는 이와 같은 정권차원의 문제에만 그치지는 않는다. 이것은 한일양국 사회가 상대국의 대북한 정책이나 인식에 대해 뿌리 깊은 불신감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상호 불신감이 서로의 대북한 정책을 필요이상으로 멀어지게 하는 힘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즉 일본정부나 사회는 한국정부나 사회가 “유화”적인 대북한 정책을 선택하기 때문에 오히려 “강경”적인 대북한 정책을 선택해야 한다고 생각하며 마찬가시로 한국정부도 일본정부나 사회가 “강경”적인 대북한 정책을 선택하기 때문에 그것과 다른 “유화”적인 대북한 정책을 선택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와 같은 구도가 뿌리 내리고 있다. 

그래서 한일양국에서 상대방의 대북한 인식이나 대북한 정책이 어떻게 인식되어 왔는가를 검토해 보기로 한다. 한국에서는 일본의 대북한 정책에 관해 다음과 같은 평가가 사회적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 첫째, 일본정부, 또는 일본의 “우파” 세력은 “북한 문제”를 이용해 일본이 지금까지 못해 왔던 일본의 “핵무장을 포함한 군사대국화”를 추진하려고 한다는 “신념에 가까운 견해”이다. 이와 같은 견해에 따르면 일본의 “우파” 세력은 북핵문제에 대응한다는 차원을 넘어서 북핵문제를 이용함으로써 자기들의 염원을 실현시키는 것 자체를 목표로 삼고 있다는 것이다. 

둘째로, 일본정부가 납치문제에 집착하는 것은 북핵문제를 해결하기는 커녕 문제 해결을 “방해”하기 때문이 아닌가라는 의구심이다. 전술한 바와 같이 일본의 “우파” 세력으로서는 북핵 문제가 쉽게 해결되지 않는게 자기들에게는 유리하게 돌아가는 것이며 그들은 납치문제를 구실로서 핵문제 해결을 일부러 지연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셋째로, 일본정부나 사회가 납치문제와 과거역사문제를 보는 시각의 “이중성”이라는 문제다. 납치문제에 대해서는 “인권”이나 “인도주의”를 들고 과민한 반응을 보여 주었는데 반해 과거 일본이 저지른 비인도주의적 행위에 대해 둔감할 뿐더러 전후처리 문제에 대해 “불성실”하다는 것이다. 실제로 일본에서 납치문제에 관한 “시민운동”을 열심히 전개하는 운동 지도자들이나 정치인들 중에서는 일본의 과거역사 문제에 대해서는 매우 둔감할 뿐만 아니라 일본의 과거행동은 전혀 잘못이 없다고 정당화하려는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많은 것 같다. 이와 같은 “이중성”은 납치문제에 대한 일본의 입장이 가지는 보편성을 떨어 뜨릴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역으로 일본에서는 한국정부나 사회의 대북한 인식이나 정책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평가가 지배적이라고 볼 수 있다. 첫째, 한국사회가 북핵에 대해 “관대”한 이유는 북핵을 “민족 공유의 핵”으로 인식되어 있기 때무이라는 견해이다. 이것을 뒷받침하는 사례로서 1990년대 이후 영화나 소설에서 북한에 대항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주변대국에 대항하기 위해 한국이 핵무장하려고 하며 또한 이것을 위해 북한과의 협력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어느정도 각광을 받았다는 것을 지적할 수 있다
. 

둘째, 한국은 북한에 비해 체제 우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역사적 정통성과 같은 관점에서 북한에 대한 “열등감”이 있기 때문인지 북한에 대한 “유화적 자세”의 배후에는 이와 같은 “열등감”이 있다는 견해이다. 한국에서는 1980년대 이후 민주화를 담당했던 일부 “진보파”가 중심으로 현대사 특히 해방 직후사에 대한 재검토 작업이 벌어졌는데 그 가운데 “대한민국이야 말로 유일한 정통 정부”라는 정통주의적 해석과는 다른 수정주의적 역사해석이 영향력을 가지게 되었다. 예컨대 “일제 식민지 지배에 협력했더 ‘친일파’세력이 청산되지 않는 채 해방후도 권력을 장악해 나갔다는 것이 한국”이라는 평가도 포함되었다. 이와 같은 역사관을 공유하는 “진보파”로부터 보면 어떤 면에서는 남한 보다 북한이 역사적 정통성을 더 가지고 있다고 해석되는 경우도 있다. 

셋째, 한국사회 전체라고 보기 어려우나 적어도 노무현 정권은 북한의 현 체제에 대한 “친근감”을 가지고 있는 “좌파”정권이고 “친 북한 또는 친 김정일”정권이며 통일을 위해서는 경우에 따라서는 북한과 같은 체제를 수용해도 무방하다고 보고 있다는 견해이다. 다시 말하면 “가치” 보다 “민족”을 우선하고 있다는 견해이다. 

서로의 상대방에 대한 이와 같은 견해에 대해서는 한일양국도 근거없는 터무니없는 비판이라고 그냥 일소에 부쳐 버릴지 모른다. 그러나 한일 양국 사회에서는 이러한 상호 이미지는 그디지 빗나간 견해라고는 받아들이지 않고 있으며 오히려 얼마만큼 깊이 뿌리받고 있다. 이와 같은 상호 미미지에 따라 서로의 대북한 인식이나 정책을 불신하기 때문에 일부러 서로 정반대 방향의 인식이나 정책을 선택한다는 것이다. 대북한 인식이나 정책을 둘러싼 한일 관계에는 서로 다르다는 것 뿐만 아니라 서로가 서로를 이간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데 이 문제의 심각성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맺음 말

한편으로 한일 관계에는 역사인식 문제나 영토문제 등 여러가지 문제가 쌓여 있으나그래도 탈냉전기에 들어 인적교류 증대를 비롯한 시민사회 간의 교류확대를 통해 이전과는 질적으로 다른 더 밀접한 관계가 이루어 졌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다른 한편으로 북일관계에 관해서는 드디어 수교협상이 개시되었으며 정상회담이 두 번이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북핵문제와 납치문제로 인해 북일관계는 매우 악화되었다. 이것은 수교협상 이전 보다 그 이후의 관계가 더 악화되었다고도 볼 수 있을 것이다. 

한일관계 호전과 북일관계 악화라는 구도는 어느 의미에서는 냉전기와 유사하다. 그런데 냉전기에는 한국이 북일관계 진전을 비판도 하고 방해도 했으며 일본은 한편으로는 북일관계 진전을 모색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 그 만큼 북일관계를 스스로의 힘으로 타개하려고 하지도 않았다. 북일관계가 진전되지 않았던 것은 이와 같은 이유가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탈냉전기, 특히 김대중 정권 이후가 되어 구도는 대단히 바꿔 버렸다. 한국은 북일관계 진전에 반대하기는 커녕 적극적으로 관계개선을 조용하게 되었다. 그런데 이번에는 거꾸로 일본 자체가 제동요인이 되었으며 북일관계 진전에 제동을 걸었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남북관계 진전에 대해서도 달갑지 않은 시선을 던지게 되었다. 그리고 북한문제는 한일관계를 이간시키는 중요한 요소가 되고 말았다. 다시 말하면 북일관계가 한일관계에도 부의 영향을 미치게 되어 있는 것이 지금 현실이다.

일본 한국 북한, 이 3자관계는 왜 이렇게 될 수 밖에 없는가? 이 3자관계를 어떻게 풀 수 있는가? 이 글은 이와 같은 의문에 대해 나름대로 고찰하고자 한 것이었다. 마지막으로 북한 문제야 말로 한일 관계의 향방을 좌우하는 가장 중요한 계기가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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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国認識の乖離と日韓関係

川島　真（東京大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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はじめに

　台頭する中国をいかに捉えるのか、そして今後いかなる関係を築くのか、ということは、世界的な課題であるが、東アジアにおいてはその課題はいっそうその重要性を増すことになる。中国の台頭については、脅威論、友好論、ヘッジ論の三種が議論されがちであるが、そのいずれにしても、中国の台頭そのものを受け止めねばならない情況はかわらない。東アジアでは、日中韓の間の物的、人的交流はきわめて活発になり、一種の一体化が急速に促進しつつある。東アジアには、38度線、台湾海峡という、二つの大きな分断線があるが、それでもその分断線を飲み込むほどの一体化が急速に進みつつある。

「中国認識の乖離と日韓関係」というテーマを与えられたとき、まず想像したのは、日韓の中国観の相違が東アジアの国際関係にどのような影響を与えているか、ということである。このような想像をしたのは、逆に中国から見た場合には、その対日、対韓イメージに相違が見られるからである。無論、国際関係における相互イメージにはしばしば非対称性が見られるのだが、この場合、中国側のイメージに大きな差異があることもまた確かであり、それが相手側である日本や韓国の中国観と無関係というわけでもない、と考えられたのである。他方、日韓の中国観、中国の対日、対韓イメージに大きな差異がある場合、韓国が日中間の橋渡し役となることもまた同時に想定されえるところである。これは、日韓関係、中韓関係が良好に保たれ、相互信頼が形成されているということを条件にしてのことである。すなわち、韓国が日中双方と良好な関係を築いている場合、日中間が悪化した場合に、韓国が調整役として大きな役割を果たす可能性があるということを意味する。他方で、韓国が日中のどちらかに過度に近づきすぎることは、もし日中関係が良好でない状況にあるとすれば、日中間の亀裂をいっそう拡大させていく可能性があるということも、あわせて意味していることになろう。そうした意味では、東アジアの国際関係において、韓国がもつ可能性は大きいものがある。しかし、おそらく韓国ではそこまで意識されていないであろうが、中韓、日韓、日中のトライアングルを別の角度から見ると、韓国のおかれている立場は、北東アジアと尾同じというわけではないようである。本稿では、それを、台湾を事例として考察する。最後に、これらの事象、現象を踏まえた上で、決して芳しくない日中関係を前提とした東アジアの安定の上で韓国の果たすべき役割とその可能性について考察を加えたい。

１．日本における対中感情の推移と対韓認識との関係性

世論調査に見る日本の対中感情
　　日本における対中感情は、ここ数年きわめて悪化してきた。特に、2004年8月のサッカーアジアカップ、2005年4月の反日デモ以降、その傾向は顕著になっている。だが、昨年末に安倍政権が誕生して対中融和路線を採ると、その対中感情の悪化はいささか緩和された。内閣府の世論調査によれば、日本における対中感情が決定的に悪化し、「嫌い」が「好き」を上回った契機は1989年の天安門事件である。1972年以来の、あるいはそれ以前からの「日中友好」ムードは断ち切れることになる。現在に至るまで、1980年代までのように、「好き」が「嫌い」を大きく上回ることはなくなるのである。この天安門ショックは、日本の「進歩的知識人」に決定的な影響を与えたようである。「人民解放軍が人民を打つはずがない」という「信念」が揺らぐことにより、「人民中国」を支持する根拠が揺らいだのである。

　　日本が、西側諸国の中で、いち早く天安門事件後の中国と接触をもったことにあらわれるように、1991年初頭には「きらい」は相当に減少し、「すき」と拮抗するまでになった。海部俊樹首相はこの機を捉えて訪中をおこなった。1992年の江沢民総書記の訪日は日本の「きらい」を増加させたが、天皇訪中によって「すき」が再び「きらい」を上回った。しかし、この段階でも、「すき」は天安門以前の半分強にとどまり、「きらい」が二倍以上の情況が続いた。90年代前半は、日本の対中観が微妙なバランスの下にあった時期だといえる。1995年の村山談話は、確かに「すき」の向上に効果をあげたかもしれないが、中国の核実験とそれにともなう無償資金協力凍結という事態と相殺されたかたちになっている。1995年は、依然として拮抗状態にあった。

　　この情況に決定的な変化を与えたのは、1996年の台湾海峡危機である。以後、2000年の朱鎔基総理の訪日によって、「すき」と「きらい」が接近するが、1996年以後、現在に至るまで、「すき」が「きらい」を上回ったことは一度もない。日本の対中感情は、天安門事件と台湾海峡危機によって、大きな転機を迎えたと理解することができるのである。

　　1998年11月、江沢民主席が訪日する。この訪日は日本の対中認識に深い爪跡を残したとされる。そのとき採択された日中共同宣言は非常に重要な項目を数多く含みながら、メディアなどからほとんど重視されなかった。また、江沢民が宮中晩餐会で着用した「中山服」が軍服に相当するものであり、宮中晩餐会で着用するのは「不敬」だとするような言論も多く見られた。また、江沢民の日本での印象が悪かったことの背景として、直前におこなわれた（当初の予定では江沢民主席が先に訪日する予定であった）韓国の金大中大統領の訪日がきわめて成功裏に終わり、江沢民の訪日が金大統領のそれと比べられたということがあった。

　　しかし、世論調査を見ると、11月の江沢民の訪日それじたいは「きらい」を増加させたわけではない。これは金大中大統領の訪日が、韓国に対する「すき」の上昇、「きらい」の減少に弾みをつけたのと対照的である。むしろ、日本の「きらい」が強まるのは、1999年にはいってからである。これは日本の言論における「対中脅威論」の隆盛の結果であると考えられる。両国間に大きな問題がなくとも、1995年以来の中国が反日教育をおこなっているとか、中華人民共和国建国50周年の様子をナショナリズムから解析するなどといった傾向が強く見られた。前述のように、2000年10月の朱鎔基総理の訪日で「すき」と「きらい」が一瞬伯仲するが、以後また「きらい」が増加する。日本の対中言説が「右」に傾いていたことが大きく影響している。また、2001年に小泉政権が誕生すると、8月の靖国参拝などによって、「きらい」が増加していく。しかし、2001年の秋に総理が訪中し、盧溝橋などを訪問したことによって、「きらい」が減少する。

　　1990年代以後、特に小泉政権以後、「政治」と「世論」は強く連動するようになる。これは世論が政治に迎合したという面もあるが、政治の側がきわめて世論を重視するようになったということでもある。しかし、2001年以後の日中関係、また世論動向は、こうした政治と世論のリンクのほかにも、予想し得ない突発的な事故に大きく左右されることになった。1980年代から90年代の転機は天安門事件と台湾海峡危機であったが、21世紀にはそのような転機が波状的に連続して訪れるようになったのである。そのはじまりが、2002年5月の瀋陽総領事館事件である。この事件が韓国のNGOによって撮影され、その映像がテレビで繰り貸し報道されることによって、「きらい」がきわめて高い水準になった。また、それまで比較的安定していた「すき」も、減少した。「きらい」の上昇は、天安門事件直後には及ばないものの、1989年以後の最高水準であった。これ以後、特に事件もなく「きらい」は減少していくのだが、それを逆転させたのが、2003年4月のSARSであった。SARSは、「目に見えない脅威」が中国から訪れるという点が脅威論に、また中国の国際規範に対する不適応性、SARS撲滅運動に見られるナショナリスティックな対応が日本の世論に強い印象を与えた。しかし、SARSにともなう「きらい」の上昇は瀋陽事件に及ばなかった。

　　このような事態に更なる変化を与えたのが、2004年8月のサッカーのアジアカップである。日本チーム対する投石、国歌斉唱の際のブーイングなどの行為がメディアで流されることによって、日本の対中感情は大いに悪化した。国連の安保理問題もこれに拍車をかけた感がある。サッカー事件による「きらい」の上昇は天安門事件を上回り、異常なほどの高水準になった。そして、その「きらい」が減少しきらないうちに、2005年4月に反日デモが発生してしまう。これにより、「きらい」が天安門事件直後の1.5倍にも膨れ上がり、「すき」は「０」に近づく動きを見せた。

　　他方、この間の動きとして了解しておくべきは、小泉総理の靖国参拝は反中感情をあおっているということは難しいということである。実際には、「きらい」の減少と連動している可能性さえある。この点は、データに即した解析が求められよう。

　　2006年の安倍政権の誕生は、この膨れ上がった「きらい」の減少に拍車をかけた。現在のところ、瀋陽事件直後の水準にまで「きらい」は減少してきている。突発的な事故なくいけば、小泉政権誕生以前の水準に「きらい」を抑えることは可能だろう。しかし、「すき」を増やすことはもはや困難であろう。日本では、1990年代の「失われた十年」の時期に、社会党などと連動していた日中友好運動が危機的な情況に陥り、また小泉政権下で対中ODAを推進し、日中関係を重視してきた田中派／橋本派がその勢力を喪失することによって、与党内部でさえ対中関係を重視する向きは弱まっている。これは外務省内部でも同様で、中国課やチャイナスクールは社会的な批判を受けるようになってしまっているのである。安倍政権成立後、このような風潮は多少是正されているが、大枠はかわっていな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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世論における「反中」の主体　　しばしば、日本のナショナリズムや反中感情を支えているのは「若者」だとされる。これは、日本が新保守主義的な政策を採用する中で、おりしも就職事情が悪化していたために正規就職の道が開かれなかった若者たちが、従来は社会保障の対象となっていたはずなのに、その対象にはならなくなってしまったので、ナショナリズムによって動員されているという議論である。このような観点は確かに論理的な整合性があると思われるし、理解しやすいのだが、実際に日本の反中感情を若年層が支えているのかどうかは、慎重な判断が求められると思われる。日本の内閣府により実施されている「外交に関する世論調査」を見ると、２０代が特に際立って中国を「きらい」だとは断定しがたいことがうかがえる。２０代のほか《内閣府による「外交に関する世論調査」。対中感情》（単位＝パーセント）
　　にも、まさに政権を担当している５０代にも「嫌中」感情が強いことがうかがえる。特に平成１７年には５０代の嫌中感情がきわだっていることがうかがえる。他方、７０歳以上の中国への好意が基本的に強い傾向にあるように言われるが、これについても慎重な判断が求められる。

他方、男女比で見ると、女性のほうが「親しみを感じない」という比率が高い。このことは、社会の安全に危険をおよぼすものとして「中国」が意思されていることを示すものだと考えられよう。
日本の対韓観との連関性　　では、このような日本の対中観は、対韓観とどのような関係を有するのであろうか。日本の対韓感情を示す曲線は、対中感情とはまったく異なるカーブを描いている。日本の韓国に対する感情は、２００２年のサッカー・日韓ワールドカップに向けて好転した（途中、2001年の小泉総理の靖国参拝前後で一時的に悪化した）。その曲線は、1998年から「きらい」が右肩下がりに減少し、逆に「好き」が右肩上がりに上昇し、2002年には「好き」が「きらい」を上回った。それまで、韓国に対する感情が「すき」優位になることはなかったので、これは画期的なことであった。その後、2004年まで「すき」と「きらい」が拮抗する状態にあった。「冬ソナ」ブームは、確かに日本の韓国をめぐる言説におおきな影響を与えたが、データから見ると、こうした韓国感情の好転の流れの中に位置づけられる一コマだということになる。この動きは、対中感情が悪化していたこととは対照的であっ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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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しかし、周知のとおり、2005年にはまったく以前同様の形態にもどってしまう。その契機は竹島をめぐる問題である。竹島をめぐる紛糾が世論に直ちに大きな影響をおよぼしたのには、日本の世論で沸騰していた中国に対する強い反感があったことは言うまでもない。靖国問題や歴史認識問題で、中国と韓国が同一視される機会は増え、竹島という尖閣列島問題とも結びつく領土問題が発生したことにより、中国への反感を背景とした対韓イメージの悪化を助長したものと解される。その2005年の世論調査はどのようになっているであろうか。内閣府の「外交に関する世論調査」によれば、韓国に親しみを感じる人が前年度の56．7％から51.1％へと低下し、親しみを感じない人が39.2％から44.3％へと増加している。しかし、これを年齢別に見れば、20代や30代において、「親しみを感じる」とする者の割合が増加している。全体が親しみを感じないという方向に動く中で、「若者」は親しみを感じる方向へと動いたのである。逆に全体を「親しみを感じない」という方向へと押し上げたのは50代であった。また、全体を見た場合、「親しみを感じない」が「親しみを感じる」を上回っているのは、60代および70代以上である。70代では、39.5％が「親しみを感じている」のに対して、51.8％が「親しみを感じていない」としている。60代でも、感じるが45％、感じないが50％となっている。これは70代以上が友好論者となっている中国とは大きな相違となっている。逆に、20代では感じるが50％、感じないが45％、30代では感じるが54％、感じないが44％となっている。より大きな差がついた40代では、感じるが58％なのに対して、感じないが41％となっている。

　　日中と日韓の間にある「親しみを感じる」、「親しみを感じない」曲線は、それほどの連関性があるとは思えない。世代ごとの反応もまた異なっている。

２．韓国の中国観、台湾の韓国観

　　

日韓の中国イメージ比較　　前章では日本の対中国、対韓国イメージについて簡単に検討してきた。本章では韓国の中国認識がなぜそこまで日本の対中認識から乖離したのかということについて考察してみたい。

　　韓国の対中国イメージが良好であること、また韓国の外交政策において、中国と良好な関係を維持することが重要であることは容易に想像できる。第一に、地政学的な安全保障。第二に、民族の統一という観点。第三に、冷戦構造を克服した外交関係の樹立（アメリカ要素の相対化）。第四に、経済的な関係などがあろう。これは、1992年の国交回復前後のみならず、1996年のアジア通貨危機前後においても、（内容の軽重はあるにしても）あらためて確認されたことではないかと思われる。

その韓国と中国の関係は、1992年に外交関係となった。それ以前には国交がなかったと言っていい。韓国は、中国が1989年の天安門事件で国際的な孤立を深める中で、ロシア、中国と相次いで国交を樹立した。これは、朝鮮半島における冷戦構造の緩和を象徴するものであった。だが、逆に日本の対中イメージを決定的に覆した天安門事件を日韓は共有していないということになる。他方、韓国の対中国交樹立は、逆に台湾との国交断絶を意味した。それまで、韓国では台湾を自由中国と呼ぶなど、きわめて緊密な政治外交、安全保障上の関係が築かれていた。だが、それが断絶されたのである。日本やアメリカは、非公式団体を残し、また航空協定を別途結んで、経済文化関係を維持したが、韓国と台湾では、この部分の交渉も難航した。それだけに台湾の韓国観はきわめて低下した。韓国側の台湾感情も決していいものではなかったであろう。そうした意味で、「台湾情結」的な台湾への思い入れは決して強くなく、1996年の台湾海峡危機も中国観に大きいおい影響を与えなかった可能性がある。日韓の中国イメージの相違は、「台湾」に対するイメージに如実にあらわれる。

台湾は、北朝鮮問題とならんで、今後の東アジアの国際政治を考える上で枢要の地である。この台湾問題は、中米関係、ひいては日中関係においても、もっとも重要かつ敏感な問題と位置づけられている。韓国と台湾の関係を通して見た場合、日中韓三国の関係はどのように見えてくるのであろうか。
台湾における韓国イメージ　　中韓国交樹立は台湾にとって突然の出来事であった。台湾へ事前通告が無かったこと、在韓中華民国大使館を中国へ引き渡したことは、台湾朝野の強い反応を呼び起こした。また、航空便や在韓華僑問題、貿易会議の途絶といった問題の他、97年に台湾が核廃棄物処理を北朝鮮に委託した問題で韓国が猛反発していた。他方で、90年代末から中華圏では「韓流」という韓国ブームが見られ、台湾でも韓国のドラマ（「韓劇」）や映画、キャラクターグッズなどが流行しはじめた。だが、スポーツなどを中心に台湾における韓国、韓国人イメージはマイナスの要素が存在している
。周知のとおり、1992年まで韓国と台湾の関係は、「唇歯相依」などと言われた。それが「不誠不敬」へと変化したのである。1992年9月には韓国から与党代表団が台湾を訪問し、台韓の新しい関係枠組みについて協議した。両国の代表機関の名称を巡り交渉が難航したが、93年6月の大使級予備会談、７月の政務次官級会議を経て、7月27日に台韓両国の枠組決定がなされた。そして、11月25日には「駐台北韓国代表部」が設立され、ソウルには「駐韓国台北代表部」が設置されることで双方の関係が正式に正常化することとなった。だが、関係が公式から非公式にかわることによって、両国の利害が正面から衝突し、両国の枠組みが何度も揺らぐようになる。たとえば、台湾のGATT加盟は特に重要であった。1994年5月22日、断交後二年振りに台韓果物貿易交渉が開始され、台湾が韓国に対しリンゴ・梨輸入を開放した。ここでは以前より貿易量が増加させること、韓国側も台湾のバナナ・ライチ・柑橘・玉葱・大蒜等の輸入をおこなうこと、そして韓国が台湾のGATT加盟を支持することがふくまれていた。

　　97年1月、台湾電力が北朝鮮に核廃棄物処理を委託したことが明らかとなった。台湾は事前に日米へ通告し、特に反対は無かったが、韓国の反対は台湾の予想以上に強かった。韓国の環境団体は在韓代表部前でデモを行い、17日には韓国の駐台代表部が台湾の経済部に抗議を申し入れた。台湾の連戦行政院長は、台湾電力の協約が国際規約に合致し合法な運搬・貯蔵をおこなうという基本原則を満たしている以上、介入しないとし、章孝厳外交部長も「中華民国及び台湾電力は如何なる第三国の干渉も受けず、外国人は中華民国内で野蛮な振る舞いをすべきでない」と韓国に対して強硬に主張した
。

その後、金大中政権期に入り、両者の関係は軌道に乗り始める。7月には韓国側が台湾経済部に対し台湾と投資保証協定を結びたい意向を伝え、台湾側も駐台北代表部を通じ投資保証協定交渉に応じた。これは実質的投資保証の意味に加え、両国政府の友好を意味するものであり、投資保証協定調印が両国関係進展の指標と見られていることから、台湾では「台韓関係の突破」として期待された
。

　2000年3月に台湾総統選挙が行われ、台湾で初めて野党・民進党による政権が誕生した。陳水扁政権は韓国との関係改善に積極的な意欲を見せた。2000年7月のAPEC観光部長会議においてアジア太平洋諸国が共同で観光を発展させるための観光憲章が調印されたが、この会議で葉菊蘭交通部長は韓国政府に対し、陳水扁新政府を代表し韓国との復航を行う意思を表明した
。しかし、総統府の熱意とは逆に、外交部は国家尊厳・実質利益・平等互恵の三原則を復航交渉の原則として強調するなど、交渉に対して慎重姿勢を見せる。
　　しかし、結局、断交後十年を経ても航空便は復航しなかったことが象徴的に示すように、台湾と韓国の間の関係は、好転しなかった。それは、スポーツをめぐって庶民レヴェルでの感情とも深くかかわっていた。たとえば、1988年のジョーンズカップ・バスケットボール大会で台湾人観衆が韓国選手にペットボトルやゴミを投げるなどの事件があった。そして、1997年に開催される第二回東アジア大会開催地の招致をめぐり、94年には台湾の高雄と韓国の釜山が名乗りを挙げ、誘致合戦を行った。1995年5月にはソウルで開催地の投票が行われたが、両国の誘致合戦や投票に関し様々な噂や憶測が飛び交った
。1997年5月に釜山東アジア大会が開催され、台湾は「中華台北」として参加したが、韓国の組織委員会が台湾の呉京教育部長のIDカードを降級させたことが問題化した。元来、政府関係者の貴賓には「GV」カードを交付することになっており、台湾の呉教育部長など教育部幹部三人にも交付されていたが、開会式前日に組織委が回収、一ランク下の「オリンピック委員会貴賓」用カードを再交付したのだった
。1998年にはバンコクでアジア大会が開催された。ここでも、テコンドー大会をめぐり問題が生じた。韓国が中華隊主将に敗北したことを不服とし、中華隊を挑発した。台湾はこの大会を韓国によるテコンドーの独占・身勝手として捉え、これを「韓国＝不正」の構図で報道する。2001年3月に台北で開催されたアジア野球選手権は中華台北チームが優勝したが、金属・木製何れのバットを用いるかで混乱があり、中華台北・フィリピン・インドネシアは金属バット、日本・韓国は木製バット使用を宣言していた。しかし、韓国が日本への事前通告なしに大会中に金属バットを使用し日本に大勝したやり方が台湾で大きく報道され、韓国が「食言而肥（言に反し信義を破る）」として日本に同情的な報道がされた
。他にも見出しで「金属」と大きく掲載するものもあるなど、韓国の態度に疑念を呈するものであった。

だが、もっとも顕著な形で韓国批判が噴出したのは2002年の日韓ワールドカップであった。韓国の対イタリア戦・対ポルトガル戦（準々決勝）・対ポルトガル戦において試合中の韓国選手の行為と審判のノージャッジに対してその判定と選手のフェアプレー精神に疑念を呈する言論が世界各地で起こった
。「哈韓風」に代わり「反韓風」が大学等のインターネット掲示板で噴出し、「韓国ドラマ視聴拒否、韓国製品不買」を唱える声まで現れた。台湾国内では韓国人女性が蹴られ、韓国人学校に脅迫電話が行われるなど、街頭でも一時「反韓」の雰囲気が強まった
。

反面、後にこうした台湾の「反韓」現象を冷静に捉えた言論も出てくる。6月30日の『中国時報』に掲載された周力強の文章では、激しく感情的なメディアやサッカーファンの反応が民族感情を煽っていると批判する。審判役割による公平性を論じ、また韓国の民族性が斯くの如く激烈であることや韓国にとってスポーツが政治の「催情剤」であることを指摘しながらも、韓国への偏見やメディアの民族感情を煽る言動に対する問題を批判しており、同じスポーツ編集の周として、他のメディアによる煽情を「理解できない」と述べている
。実際、ワールドカップを機に高まった「反韓」現象はワールドカップ終了後次第に終息した。ワールドカップ終了と共にメディアから韓国批判の報道は去り、またファッションやタレントを中心とする「哈韓」の情報だけが流れ始め、ワールドカップ開催前と同様の状況へと戻った。以後、スポーツ交流は断交前と同様に続けられ、94年の金雲龍韓国体育会長の訪台では「中韓両国がスポーツを先駆けとし双方の友好関係を築くべき」でありと表明し、99年には台韓体育交流協定を妥結する。また、台韓テコンドー団体や野球連盟同士の交流も頻繁に行われ、断交後の交流の減少、民間団体間の関係悪化は殆どなかった。

日中韓三国関係　　このように見ていくと、多様な変容過程は見られながらも、台湾から見た場合には、韓国との関係がきわめて微妙であることに気づかされる。周知のように、日本の台湾イメージは、その中国イメージと対照的に良好なものである。この背景には、李登輝による、司馬遼太郎、小林よしのりらを通じた対日文化政策もある。実際に、台湾新幹線に見られるように、人的交流、経済交流は活発化し、政治「外交」レベルでの交流も（日中共同声明、日中平和友好条約の範囲で）急速に拡大してきている。中国は日台間の関係緊密化に警鐘をならすが、他方で中国と台湾の関係も経済面から見れば良好で、現在100万人規模の台湾人ビジネスマンが中国大陸で仕事をしているとも言われている。

　　かつて台湾と韓国は合同軍事演習をおこなっていたが、現在はそうした安全保障面での関係は原則として白紙である。そうした見た場合、日中関係における韓国の位置は、北朝鮮問題を見た場合には相当大きなプレゼンスを占めるものの、台湾問題や東シナ海問題となるとその限りではないように思える。すなわち、日中韓関係は「北東アジア」的な場において機能するもので、台湾問題や東シナ海問題のような「東アジア」的な場でどのように機能するかは未知数だということになろう。

　　

おわりに

　　東アジアにおいて日中関係が安定した信頼関係を築くことが難しい状況において、韓国の果たす役割、あるいは韓国に与えられた外交空間は、きわめて大きく、可能性に満ちていると思われる。実際、韓国首脳は日中双方との信頼構築をおこなうべく、多元的な外交を展開しているし、経済関係を見ても、ハイテク産業を中心に韓国の東アジアにおけるポテンシャルはきわめて高まっている。

　　韓国の外交政策の背景には、「民族統一」とともに、朝鮮戦争が休戦中ということにともなう「対米安全保障体制」という二大目標・条件がある。たしかに、1990年代初頭以来、韓国はソ連・ロシアや中国との外交関係を築くことで、この二つの目標・条件を、自らに有利に導くことに成功したと思われる。1996年から97年にかけてのアジア通貨危機にともなうショックについても、逆にそれを利用しながら、新たな国際政治、国内政治的な局面を切り開いたものと思われる。

　　本稿の冒頭で、韓国が大きな役割を東アジアで担っていくには、「日韓関係、中韓関係が良好に保たれ、相互信頼が形成されているということを条件にしてのこと」だと述べた。すなわち、韓国が日中双方と良好な関係を築いている場合、日中間が悪化した場合に、韓国が調整役として大きな役割を果たす可能性があるということ、であった。興味深いことに、日本の中国イメージは確かに悪化し、安倍政権誕生後に緩和されているが、韓国についても決してイメージが好転しているとは言いがたい状況にある。日韓関係は次第に安定した信頼関係を築きうる局面に入っているが、国民の意識から見れば、それはまだ強固なものとはいいがたい。他方、「台湾」という東アジアの琴線から見た場合、韓国は中国よりのスタンスはとりえても、日本と中国の間の等距離のスタンスをとることができるかどうか、相当にチャレンジングなことである。

　　日本の内部で見れば、歴史認識問題や領土問題で中韓を同一視する傾向はあるものの、実際に双方に対するイメージや感情が連動しているというわけではない。日本の対中イメージと対韓イメージは基本的に相互に独立した変数として動いているようだ。これは、世代間のイメージの変容からも読み取れる。双方ともに、２０代が悪いイメージをもっているというメディア的なディスコースは当てはまらないものの、政府を含めて社会の中枢にいる層が否定的なイメージをもつ中国と、高齢者が否定的な韓国とでは、韓国との関係のほうが可能性が高いということになるのかもしれない。

中韓関係は、現在のところ否定的にとらえるべき問題は決して多くない。確かに高句麗問題や山東半島への投資をめぐる現地社会との争議など、いくつかの問題があるが、首脳レヴェルではきわめて良好な関係をたもっている。アメリカとの距離をとりつつ、また同時にアメリカとのFTAを模索する韓国外交の姿は、中国の外交との比較可能なほどシンクロしているし、また中国から見れば対韓国外交は周辺外交の成功例ともうつる。六カ国協議や北朝鮮問題における韓国の重要性はいうまでもない。また韓国からの留学生が日本人を抜くなど、人的交流の活発さも目を見張るものがある。経済面も含めれば、中韓関係はきわめて親密かつ濃厚な関係を築きつつあるということができよう。繰り返しになるが、韓国が台湾問題にタッチしないということも、中国から見ればきわめて重要なことである。東アジアにおいて台湾と軍事演習をできた国を自らに引き寄せたことは、中国の台湾問題をめぐる重要な成功例のひとつだからである。

以上のように、中国に対する認識、中国に対する外交において、日韓は比較的異なる様相を見せているように思える。だが、経済文化面での交流など、東アジア域内、あるいはグローバル的に進行している現象については、日韓の間の差異は大きくない。だが、国連安保理問題や歴史認識問題において、韓国が中国と共同歩調をとることは、中韓を同一視する傾向を日本の中に生むことになろう。この点、安倍総理による靖国神社に対する奉納行為について、中国側のほうが韓国よりも抑制的であったのは印象的であった。

　　東アジアにおける日中の相互イメージが悪化する中、韓国が東アジアの安定に果たすべき役割は大きい。だが、その役割を十二分に発揮するには、いくつかの条件をクリアする必要があるようにも思える。日本もまたそうした安定に貢献すべきことはもちろんだが、日韓、日中、中韓のそれぞれの二国間関係、あるいは日中韓三国の関係において、より戦略的で、バランスのある対話が進み、それぞれの二国間関係が完全な定数や完全な変数にならないような、安定した三角形を築くことが求められる。その際には、アメリカ、そして台湾、北朝鮮などの諸要素を勘案すべきことは言うまでもない。

　　最後に一点、補足説明をくわえておきたい。日本の対中イメージがよくない根源的な問題は、中国の問題というよりも、日本自身のアイデンティティ問題である面がある。明治以来、日本は文明国化、近代国家化を志向してきたが、その際に日本は（事実がどうであるかを問わず）中国を反面教師としてきた。そのため、その反面教師が自らよりも世界的に評価されたり、近代国家化することは受け入れがたいのである。経済大国化というのも、戦後日本の重要なアイデンティティだが、それが脅かされることも不安材料のひとつである。なお、日韓、日台の問題は日本の脱帝国／植民地化の問題として位置づけることができる。（了）
3. １９９０年代の日本政治と日韓関係

　　　　　　　　　　　　　　　　　　　　　　　　　　　　　　牧原　出　（東北大学）

　　　　　　　　　　　　　　　　　　　　　　 makihara@publicpolicy.law.tohoku.ac.jp
（1） はじめに

　１９９０年代の日本政治は、内政では政権交替と連立政権の時代であり、外交では冷戦後に変容し始めた国際政治環境への戦略を模索し続けた時代であった。本稿は、１９８０年代以降の政党と統治機構の変化に着目しながら、１９９０年代の内政と外交の連関を分析し、その中に対アジア外交ひいては日韓関係を位置づけることを目的とする。

　本稿は、１９９０年代を、８０年代の中曽根康弘内閣と２００１年以降の小泉純一郎内閣の間に位置する過渡期とみる。竹下登内閣がリクルート事件を機に崩壊した後、宇野宗佑、海部俊樹、宮沢喜一、細川護煕、羽田孜、村山富市、橋本龍太郎、小渕恵三、森喜朗まで、小泉政権が発足するまで９人の首相が登場するという短期政権の時代を迎える。これらの内閣をほぼ１９９０年代の政権と一括するならば、この９０年代の短期政権の時代は、中曽根康弘内閣と小泉純一郎内閣という二つの長期政権の間に立つ変化の時代である。中曽根内閣下では戦後政治の体制すなわち「５５年体制」がもっとも安定した。また２００１年４月に発足した小泉内閣で新しい政治の仕組みが形成された。そして二つの内閣は首相のリーダーシップを強調する「大統領的首相」を目指した点でも共通している。これに対して、１９９０年代の短期政権では、宮沢内閣から細川内閣への政権交替によって「５５年体制」が終了し、複数の制度改革が同時進行した。しかもその中で首相のリーダーシップは制約されていたのである。もちろん、９０年代を「過渡期」とみる理解は今後の安倍晋三内閣以降の動向によって修正されることもありうるが、本稿では、このような鳥瞰図をとったときに、いかなる時代的特徴が浮かび上がるか整理することにしたい。

　１９８０年代は、中曽根康弘首相による長期政権が続いた後、竹下内閣が登場し、当初はさらに安定的かつ長期政権が続くと予想された。だが、竹下首相は、消費税導入で国民の反発を招いた上に、首相をはじめ重要閣僚がリクルート社から献金を受けていた事実が発覚して深刻な政治不信を招き、退陣した。ここから１９９０年代の不安定な政権の時代が始まるのである。そして、宇野内閣下で行われた参議院選挙で自民党が敗北し過半数を失うと、政治改革は不可避の政治課題となった。これは改革に消極的な自民党の分裂を引き起こし、細川連立内閣の成立による自民党の野党への転落を生んだ。危機感を募らせた自民党は、社会党首班の村山内閣の下で連立を組むという５５年体制では考えられない手段で政権復帰を図った。また、自民党の分裂は、参議院で恒常的に自民党が単独過半数を確保できない事態を継続させ、これは連立政権を生み出す最大の要因となった。

　こうした短期政権、政権交替、連立与党という政治的条件は、一見政策の非連続性を生みだし、さらに政権が長期構想を醸成する余地を奪っていったかのように見える。だが、事態は必ずしもそうではなかった。

一つには、連立政権の継続は、全面的な与党の入れ替えを生じさせず、徐々に連立の相手が組み替わるという過程を経た。宮沢内閣から細川内閣への交代でさえ、元自民党の小沢グループは、与党にとどまったといいうる。そのため、複数与党の組み合わせが変わることによって、内閣の政策が徐々に決定されるという時代であったのである。

そして二つには、内政において継続的な大規模の統治構造改革が行われた。政治資金規制と小選挙区制比例代表並立制への選挙制度改革による政治改革、地方分権改革、中央省庁再編、司法制度改革という一連の課題が継続した。そしてこれらを円滑に進めるため、官僚機構の長である内閣官房副長官は、９０年代前半は石原信雄が、９０年代後半は古川貞二郎が、内閣の交代にもかかわらず一貫してそのポストに就いて、官僚機構と政権が融和する役割を果たした。同じく短期政権が継続した１９７０年代に、内閣が発足すると新しい官房副長官を任命したのとは、対極にある
。

　では、外交はどうであったか。一つには、政策の継続性の努力が続けられた。近年、９０年代の外交担当者の回顧が出版され始めている。中でも、外交官の記録は、政権交替にも拘わらず外交面での一貫性を図ったことが強調されている
。官僚のパースペクティブとして政策的一貫性を強調すること自体は不思議ではないが、ちょうど「官僚バッシング」によって「官僚主導」の打破が図られていた時代であり内政官庁の官僚が逼塞していたのとは正反対であることは、注目すべき現象である。二つには、このような外交面での政策的一貫性の背後で、外務省改革による「外交強化」が進んでいた。これは、省庁再編などの統治構造改革から外務省がほとんど無傷であったこととあいまって、内政官庁と比べた外務省の政治からの相対的自立をもたらしたのである。

　以上のように、短期政権の時代と外交政策の連続性という二面に着目しながら、以下では、統治構造改革と外務省改革についてそれぞれ概観した後、１９９０年代の政権交代期にあたる宮沢、細川、羽田、村山、橋本の各内閣時代に特に焦点を当てて、いかなる外交構想が提示され、推進されたかを分析する。その上で、中曽根・小泉内閣の特徴を比較しながら、今後の政治・外交の課題につき触れることとしたい。

（2） ９０年代の統治構造改革と外務省改革

　９０年代を、中曽根内閣と小泉内閣という二つの長期政権の過渡期と見るならば、この時期の特徴は、中曽根が提唱した「大統領的首相」を小泉が実現するための準備期と位置づけることができる。そのための制度的条件が、９０年代の政治改革による自民党の構造変化と省庁再編の中の内閣機能強化であった。

　中曽根内閣が推進した第２次臨時行政調査会答申に基づく行政改革は、国鉄・電電公社の民営化などに加えて、内閣機能の強化を提言していた。その結果、従来参事官室、審議室、調査室の３室体制であった内閣官房が拡大され、参事官室、内政審議室、外政審議室、広報官室、情報調査室、安全保障室の６室体制となった。制度改革の主たる理由は８０年代に急速に進行した「国際化」であった。よって、改革の核心は、外政審議室の内閣審議室からの分離であり、従来の内閣審議室長が大蔵省の出向ポストであったのに対して、外政審議室長は外務省の出向ポストとなった。以前の外務省は、首相秘書官ポストを官邸と外務省との主たるパイプとしていたが、この後は外政審議室長をもパイプとすることになった。外政審議室は、発足当初は地味なポストであったが、徐々に機能を高めたようであり、たとえば宮沢内閣時代のＰＫＯ協力法制定の際に、ここに準備室が作られ、制定・国会対策に貢献し
、村山内閣の戦後５０年の「村山談話」の作成に大きな役割を果たした
。
ここでいう内閣機能の強化構想は、橋本内閣による行政改革会議の設置と、その答申に基づく省庁再編へと受けつがれた。宇野内閣以降、首相が権限を発揮できない連立政権が続く後に、自民党実力政治家として政権を担った橋本は省庁再編を掲げた。これは一面で当時マスメディアが喧伝した「官僚バッシング」に応ずるものでもあったが、他面で細川内閣のもとで非自民党の連立与党に接近した官僚層を、再度自民党の統制下に置くことを目指していた。行政改革会議は、省庁再編を掲げつつ、大臣を指揮する首相の権限の強化を提言した。その結果、従来企画権限をもたなかった内閣官房に企画権限が与えられたのである。こうして首相の指示で官邸スタッフが法案や政策の基本方針を立案し、これをもとに各省を統制することが可能となった。制度は２００１年１月に発足した。そこでは、外政審議室は、官房副長官補の一つとして存続し、小泉・安倍晋三の両内閣は外交政策のため、このポストを活用していった。こうして、首相による首脳外交を補佐するための制度がより実効的なものとなったのである。

しかも、以上の内閣機能の強化という改革と並行して、外務省改革が進行した。湾岸戦争の勃発の際に日本外交は迷走をきわめ、首相・大臣はもとより、外務省内でも自衛隊派遣の可否について意見が割れていた
。戦争後の９１年９月に、第３次臨時行政改革審議会の答申が「対外政策推進体制の整備」を提言したことを受ける形で、外務大臣の諮問機関として「外交強化懇談会」が設置された。１２月に出された答申は、第１に外務省職員数を５０００人にまで増員するよう勧告し、第２に地域局を統合する横割りの局として総合外交政策局を設置するよう提言したのである。

その結果、国連局を改組することによって、総合外交政策局が設置され、また１０年間にわたって職員数を毎年ほぼ１００名ほど増員する計画がとられることとなった。職員増は、冷戦終了後英米圏でＮＰＭ改革を外務省にも適用してスリム化をアカウンタビリティの確保が図られたのとは逆行する改革であった
。他の先進諸国と比べて職員数が相対的に少なかった外務省としては国際化への対応のため必要な措置ではあったが、アカウンタビリティの確保を伴わない職員増の結果、本省職員・在外公館に充分な統制が及ばなかったことは否定できない。この結果、公金の不正流用が本省・在外公館から噴出し、森内閣時代には外務省機能改革会議を設置して報償費問題への対応を迫られることとなった。
　総合外交政策局の設置が、どの程度外交戦略を熟成する組織となったかについては、評価の分かれる所であろう。初代局長であった柳井の回顧から引き出せるのは、一つには官房長の下で省内調整を行った松永信雄の体制への批判であり、二つには外政審議室長と連携した官邸への影響力の行使である。また、橋本・小渕内閣期に日露領土交渉に携わった東郷和彦の回顧においても、欧亜局長時代に総合外交政策局と激しい対立があり、欧亜局としては自民党外交部会及び部会の実力者鈴木宗男を通じて総合政策局の反対を抑えたという一件が語られている
。小泉内閣下で鈴木宗男と外務省の癒着が問題視され、東郷も追われるように外務省を去ったことと関連付けるならば、総合外交政策局の位置づけは、省内の人的グループ間の微妙な対立と、意思決定をめぐる総合政策局と地域局との対立の末に、安定的なものとなった見ることができるであろう。

（3） 政権交代期の外交構想とアジア外交

　９０年代の外交においてもっとも成果を挙げたのは、橋本内閣から小渕内閣にかけてと見るのは、実務家からも外交史家からも示される一般的な評価である
。湾岸戦争で傷ついた外交体制の再建は、細川内閣の成立による自民党の下野と、村山内閣の成立による自民党の政権復帰という過程を経なければならなかった。不安定な短期政権と政権交替による政治的混乱の中で、外交面での継続性は追求されなければならない。外務省はもちろんのこと、これを明瞭に意識した政治家は、大蔵大臣として高い政策能力を示した上で首相に就任した宮沢と橋本であった。政権交代期の首相で独自の政治構想を明確に持っていた者は少なかった。多くの首相が、突然の首相交代の結果選任されたからである。だが、その中で満を持して首相に登板した宮沢と橋本は、充分政権構想を熟成した上で政権に就任した。そして、クリントン政権下で対日不均衡貿易の解消を求めるアメリカと折衝を重ねつつ、東アジアの安全保障では協力関係を強化し、その枠の中でアジア外交にも強い関心を示した。しかも、首相時代に党務に労力をかけず、与党折衝は官房長官・幹事長などに一任し、自らは政策に集中したのである。宮沢によって準備された冷戦後の外交構想は、橋本によって多面的に実行されたのである。

　宮沢、橋本の構想は、自民党を離党した小沢一郎の政治構想であった「普通の国」
のアンチテーゼとしての側面をもった。小沢の掲げる「普通の国」では、アメリカとの共同歩調を軸にして、能動的な平和創出戦略のもとに自衛隊を再編し、場合によっては憲法９条の改正も含む総合的な安全保障政策がとられる。国家は民間の利益追求を擁護する「企業弁護士」にとどまるのではなく、首相のリーダーシップの下、明確な意思決定が下される機構へと改革されるべきものとされるのである。これに対して護憲を唱える宮沢は、先進国間の経済政策面での協調と、途上国への援助を中心に「平和協力外交」を組み立てる
。また、橋本は、改憲論に理解を示しつつも、福祉・環境を内政の軸にしつつ、外交面では日米経済摩擦に対するねばり強い交渉を主張する
。ともに、小沢のような国家論を原理として議論するよりは、政策論に重きを置くのである。また、首相のリーダーシップについては、党務をきらった宮沢はもとより関心が薄く、行政改革会議を設置して省庁再編の中で内閣機能の強化を唱えた橋本でさえ、現実には手探りで模索するしかなかった。小沢が野党席から唱えた「強い首相」は、９０年代の自民党政権には受け入れられなかったのである。

　にもかかわらず三者には共通点がある。それは、当初アジアに対する関心はアメリカほど高くはなかったが、冷戦後のアジアについて新しく構想を醸成する必要を感じていたことである。この必要性は外務官僚にも痛感されており、９０年代を通じて漸進的に具体化されることとなる。

まず、宮沢は、「２１世紀のアジア・太平洋と日本を考える懇談会」を設置し、戦後処理問題に触れつつ、安全保障政策上の対話を進めつつ長期ビジョンを構想すべきことを説き、有効な援助政策を活用した経済協力の充実を主張した。ＰＫＯ協力法を制定させ、最初のＰＫＯ派遣先にカンボジアを選び、文民警察官の死にもかかわらず派遣継続を言下に決断したのは宮沢自身であった。

次に、政権交代後の細川連立内閣時代には、新しく外務省に設置された総合政策局が、社会党が政権入りしたことに着目して、従軍慰安婦問題などの戦後処理問題への解決に意欲を燃やした。これは、自民党が政権復帰したにもかかわらず、村山内閣での戦後５０年の「村山談話」に受けつがれていき、以後の政権の戦後処理問題の基本方針を確定したのである。また、細川内閣から村山内閣にかけて、リベラルな政治志向から独自の安全保障政策が構想され、細川首相の私的諮問機関であった「防衛問題懇談会」は、村山首相に答申を提出した。こうした姿勢にアメリカは違和感を抱き、細川内閣での日米首脳会談の不調といった時代を招き、村山内閣は新しく防衛大綱を作成して、クリントン政権の東アジア安全保障政策となった「ナイ・イニシアティヴ」への対応を目指した。確かに、この時期の二国間交渉の多くが停滞したため、交渉当事者の外交官の記録では、内閣への不満が間接的に示され、地道なコミュニケーションの時期と総括されることが多い。だが、本省では政権交替への対応に留意しつつ、２度の政権交替にもかかわらず、外交面での継続の努力を図ったといえる。

そして、首相に就任した橋本は「自立的外交」を掲げ、日米同盟の再定義、中台ミサイル危機への対応、日露交渉、アジア金融危機への対策などの成果を挙げたのである。９８年７月の参議院選挙惨敗の責任をとって橋本は辞任し、小渕が内閣を組織した。そして、この９８年秋こそ、クリントン、金大中、江沢民などあいつぐ首脳会談が行われた時期であった。これらの多くは、橋本が自ら手がけることを期していた首脳会談であった。とりわけ「２１世紀に向けた新たな日韓パートナーシップ」の共同宣言をとりまとめた日韓首脳会談は、まぎれもなく橋本外交の果実であった。

　
（4） おわりに

政権を去った後、中曽根は首相時代を回顧して次のように語った――「大事なことは、リズムとテンポではないでしょうか。国民との対話、ダイアローグの中で政治を進めていく以上は、テンポとリズムに合った対応をしていかなければ、国民の側にたちまちフラストレーションが溜まってしまう。情報化社会ということが盛んに言われますが、日本ほど中産階級が発達し、国民の教育水準が高く、しかも高度で豊かな情報を取り入れている国は他にありません。そのような国民を蚊帳の外に置いたままで、既成の政党人が国会周辺の永田町の駆け引きで論議するだけだとしたら、はたして充分に民主主義的であると言えるのでしょうか」
。情報化の進展は内政だけにあてはまるものではない。首脳間外交が頻繁に行われる現在、この発想は外交でも必要なものとなりつつある。だが、宮沢、小沢、橋本ら９０年代の外交に影響力を発揮したどの政治家も、「リズムとテンポ」という発想を披瀝することはなかった。宮沢は反対派を断固おさえて状況を打開する決断力を欠いており、小沢は原理論に固執して同調者を次第に失い、橋本は細かい案件を積み重ねる意思決定を超えることはなかったのである。

そして「リズムとテンポ」を重視した政権の運営によって圧倒的な国民の支持を集めたのは２００１年に発足した小泉内閣であった。確かに国民の閉塞感を背後に、「抵抗勢力」を打破し、不良債権を処理することで経済再生を果たした功績はあっても、小泉の外交面での成果については疑問符を付けざるを得ない。外交においては、点を線で繋ぐ多国間の粘り強い日常的な交渉の推移を明確に聞き分けた首相によって、はじめて「リズムとテンポ」が可能となる。小泉の外交は、特にアジア地域でこうした発想を欠いていたといわねばならない。中曽根が提示した「大統領的首相」が内政・外交の両面で真価を発揮するのは、今後の課題であ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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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일본의 대북한 인식과 한일관계”『일본공간』(국민대학교 일본학 연구소) 창간호, 2007년5월, pp.162-185, 를 보환수정한 것이다.


� “조선일보” 2006년10월12일, A5면.


� 단순한 국내정치상의 제약만은 아니라 왜 대외적으로 종래의 정책기조를 지속시킬 필요가 있는 것인가. 특히 북한에게 핵을 포기 하게 만들기 위해 왜 종래의 정책기조를 지속시킬 필요가 있는가에 대한 설명책임을 노무현 정권이 져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만큼 책임을 지기 위해 충분한 노력을 치루었다고는 보기 어렵다.


� Ashton B. Carter and William J. Perry, ‘If Necessary, Strike and Destroy North Korea Cannot Be Allowed to Test This Missile,’ Washington Post, June 22, 2006; Page A29.


� 이와 같은 역사해석에 관해서는 다음의 문헌을 참조하시오. 森山茂徳　『近代日韓関係史研究：　朝鮮植民地化の国際関係』東京大学出版会，1987年．『日韓併合』 吉川弘文館1992年





� 이 용어를 언제부터 누가 어디서 사용하게 되었는지 알 수 없으나 한국정쟁시기 일본의 보수세력들에 의해 사용하게 되었던 것 같다.


� 재일 조선인의 “귀국”사업에 관해서는 다음의 문헌을 참조하시오. 高崎宗司・朴正鎮　編『帰国問題とは何だったのか』平凡社，2005年.


�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정부 성명, 1962년 12월 13일,’ “노동신문” 1962年12月14日. 한일회담에 대한 북한정부의 대응에 관해서는 石橋克巳(이시바시 카츠미)｢日韓会談に対する北朝鮮の認識：1960年代北朝鮮政治への影響を中心にして｣ 東京大学 教養学部 教養学科 卒業論文，2000年3月를 참조했다.


� 60년대 동아일보 주일특파원이었던 권오기씨는 65년 한일수교 당시 오오히라 마사요시 전 외상이 한일수교 다음에는 북일수교가 과제가 될 것이라는 북일수교에 대한 자민당 실력자의 발언을 소개했다. (필자와 권오기씨와의 인터뷰.)


� 일본 우익을 대표하는 야츠기카즈오(矢次一夫) 국책원구회(国策研究会)에서 조총련의 실력자 김병식을 초청해 강연회를 열었다는 것을 지적할 수 있다. 矢次一夫『わが浪人外交を語る』東洋経済新報社，1973年，pp.343－353.


� 이와 같은 표현은 미국정부 국무부 외교문서에서 이후락 중앙정부부부장이나 김종필 총리와 주한 미국 대사 하비브(Habib)와의 대화기록에서 나타났던 것이다. Robert H. Miller, Acting Executive Secretary, the Department of State, “Memorandum for Henry A. Kissinger, The White House: South-North Korean Talks, 7/12/1972,” National Archives and Records Administration(NARA), RG59, Box 2421, Central Files 1970-1973, POL KOR N-KOR S.


�Ｔ・Ｋ生「世界」編集部編，『韓国からの通信　1972．11～1974．6』1974年，岩波新書．


Ｔ・Ｋ生「世界」編集部編，『続韓国からの通信　1974．7～1975．6』1975年，岩波新書．


� 그런데 일본의 외교정책이 그러한 제약을 수동적으로 받고 있는 것 만으로도 괜찮은 것인지는 의문이며, 오히려 납치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그러한 국내여론에 의한 제약을 경우에 따라서는 극복하는 대처도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할 수 있다.





� 질문:북한은 탄도미사일「대포동2호」를 포함한 미사일을 연이어 발사했다. 당신은 이번 미사일 발사로 북한이 위협적이라는 인식이 강해졌습니까. 강해지지 않았습니까.


답 상당히 강해졌다 54.4% 다소 강해졌다 22.4% 그다지 강해지지 않았다 13.7% 전혀 강해지지 않았다 6.1% DK.NA 3.4% 読売新聞｢北朝鮮ミサイル発射｣2006年7月緊急調査（電話RDD方式）(2006.07.06-07) � HYPERLINK "http://www.yomiuri.co.jp/feature/fe6100/koumoku/2006071101.htm" ��http://www.yomiuri.co.jp/feature/fe6100/koumoku/2006071101.htm� (최종 열람일 2007년 3월31일)


질문: 북한은 지하핵실험을 행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로 인해 당신은 북한이 위협적이라는 인식이 강해졌습니까, 강해지지 않았습니까.


답 상당히 강해졌다 53.2% 다소 강해졌다 28.1% 그다지 강해지지 않았다 11.5 % 전혀 강해지지 않았다 5.4%  DK.NA 1.8%  (2006.10.14-15)　読売新聞｢中韓との首脳会談、北朝鮮の核実験｣2006年10月調査（面接方式）


http://www.yomiuri.co.jp/feature/fe6100/koumoku/20061017.htm(최종 열람일 2007년 3월31일)


�読売新聞｢北朝鮮ミサイル発射｣2006年7月緊急調査（電話RDD方式） (2006.07.06-07) http://www.yomiuri.co.jp/feature/fe6100/koumoku/2006071101.htm(최종 열람일   2007년 3월31일)


�読売新聞｢中韓との首脳会談、北朝鮮の核実験｣2006年10月調査（面接方式）


http://www.yomiuri.co.jp/feature/fe6100/koumoku/20061017.htm(최종 열람일 2007년 3월31일)


� 読売新聞｢日韓共同調査｣2006年7月調査（面接方式）日本側調査2006年7月8-9日、韓国側調査2006年6月22日－7月3日　� HYPERLINK "http://www.yomiuri.co.jp/feature/fe6100/koumoku/20060807.htm" ��http://www.yomiuri.co.jp/feature/fe6100/koumoku/20060807.htm� (최종 열람일 2007년 3월31일)


� 같은 조사.


� 読売新聞｢６か国協議｣2007年2月調査（面接方式） � HYPERLINK "http://www.yomiuri.co.jp/feature/fe6100/koumoku/20070221.htm" ��http://www.yomiuri.co.jp/feature/fe6100/koumoku/20070221.htm� (최종 열람일 2007년 3월31일)


� KBS리디오 여론조사. 연합뉴스2006년10월15일. http://www.ohmynews.com/articleview/article_view.asp?at_code=366589(최종 열람일 2007년 3월31일)


� 소설과 영화가 된 작가 김진명의  “무궁화 꽃이 피었읍니다” 해냄출판사,1993년, 또는2006년 극장 공개된 강우석 감독의 영화 “한반도”는 이와 같은 구도를 연상시키는 것이다. 


�　内閣府による「時事世論調査（面接）の好きな国及び嫌いな国に関するデータ（1989年～2006年11月まで毎月）」による（詳細は非公開）。調査方法は面接、全国2000サンプルを対象とし、回答数は約1400サンプル（回収率約7割）であった。これが数十年にわたり継続的におこなわれている。質問内容は、「あなたが好きな国を３つまであげてください」（アメリカ、ロシア、イギリス、フランス、ドイツ、スイス、インド、中国、韓国、北朝鮮、ない・わからない）、「反対に、きらいな国を３つまであげてください」（アメリカ、ロシア、イギリス、フランス、ドイツ、スイス、インド、中国、韓国、北朝鮮、ない・わからない）とされている。なお、昭和50年（1975年）以来政府により実施されている、「外交に関する世論調査」は、内閣府のウェブサイトにおいて公開されている。� HYPERLINK "http://www8.cao.go.jp/survey/index-gai.html" ��http://www8.cao.go.jp/survey/index-gai.html�（6月14日）本稿では、こちらの世論調査についても適宜利用することとする。


� 「外交に関する世論調査」（内閣府のウェブサイト、� HYPERLINK "http://www8.cao.go.jp/survey/index-gai.html" ��http://www8.cao.go.jp/survey/index-gai.html�、6月14日）


� 『朝鮮日報』（1997年2月3日）は、台湾住民の43％が韓国を「嫌い」であると回答した、と報道した。そのｄｄｄｄｄ後台湾では「韓流」と呼ばれる韓国ブームが起こるが、反面、2002年のワールドカップではインターネットや新聞上で激しい韓国批判が行われた。


� 『聯合報』（1997年2月2日）。


� 『聯合報』（1998年7月5日）。


� 『経済日報』（2000年7月9日）。


� 『聯合報』（1995年5月23日）。


� 『毎日新聞』（1997年5月11日）。


� 『聯合報』（2001年3月25日）。


� 『日本経済新聞』（2002年6月24日）。


� 『星報』（2002年12月11日）。


� 周力強「媒体　反感　足球熱」（『中国時報』、2002年6月30日）。





� 未定稿につき、引用は控えてください。


� 牧原出「大統領的首相」（天川晃・御厨貴・牧原出『日本政治外交史』放送大学教育振興会、２００７年、１９２～１９６頁）。


� ９０年代外交については、二国間外交交渉の私的記録が出版されており、また森内閣から小泉内閣時代の外務省不祥事については暴露的内容を含む多数の書籍がある。これらとは異なり、官邸を含めた外務省本省の動向を伝える信頼に足る外交官の記録としては、松永信雄（「日本外交インタビューシリーズ６」『国際問題』２００２年１２月号）、栗山尚一Ｃ．Ｏ．Ｅオーラル・政策研究プロジェクト『ＰＫＯオーラルヒストリー・シリーズ　栗山尚一オーラルヒストリー』政策研究大学院大学、２００５年）、柳井俊二（五百旗頭真・伊藤元重・薬師寺克行編『９０年代の証言　柳井俊二　外交激変』朝日新聞社、２００７年）、東郷和彦（同『北方領土交渉秘録』新潮社、２００７年）、田中均（田中均・田原総一朗『国家と外交』講談社、２００５年）をさしあたり挙げておく。


� 五百旗頭真・伊藤元重・薬師寺克行編『９０年代の証言　宮沢喜一　保守本流の軌跡』朝日新聞社、２００６年、１６２頁。前掲『外交激変』、８３頁。


� 柳井俊二発言（前掲『外交激変』、１２６頁）。


� 柳井俊二発言（前掲『外交激変』、５２頁）。


� Brian Hocking (ed.) Foreign Ministries: Change and Adaptation, Macmillan Press, 1999.


� 前掲『北方領土交渉秘録』、２８６～２８８頁。


� 五百旗頭真『戦後日本外交史（新版）』有斐閣、２００６年、２５６～２６１頁。柳井俊二発言（前掲『外交激変』、２０８頁）。


� 小沢一郎『日本改造計画』講談社、１９９３年。


� 宮沢喜一『美しい日本への挑戦』文藝春秋、１９８４年。前掲『保守本流の軌跡』。


� 橋本龍太郎『政権奪回論』講談社、１９９４年。


� 中曽根康弘「首相官邸を去るに際して」（『文藝春秋』１９８７年１２月号、１０４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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